
이 연구는 도시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2016년 도쿄올림픽의 유치활동이 좌절

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세계도시’를 표방하는 도쿄 도정은 올

림픽 유치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성숙도시’ 만들기를 표방했다. ‘환경 콤팩트 재

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1조 엔 도시재개발을 계획했으나, 사회통합적인 도시

재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치활동은 도시 경쟁력과 23구 중심의 도심회귀만을

강조하면서, 공간적 양극화를 정당화했다. 도쿄 도가 과거 성장시대의 이익유도형

정치인 ‘성장연합’을 구성했다면, 저성장시대의 생활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이벤트연합’으로 대항해 나갔다. 올림픽 슬로건과 달리 유치활동과 계획은 매립

지의 오염 안정성 문제를, 시설비의 증가를, 그리고 과다지출을 드러내었다.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부흥’을 이념으로, 도쿄 도는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재

도전을 표명했다. 21세기 도시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메가이벤트가 세계도

시지역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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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성장시대,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2006년 8월 일본 국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도쿄

도(東京都)가 승리했다. 국내 유치 경쟁에서 최후 경쟁자로서 ‘휴먼 스케

일’을 지향한 지방도시 후쿠오카시(福岡市)를 제치고, ‘그린·콤팩트올림

픽(Green·Compact Olympics)’을 내세운 도쿄가 지지를얻었다. 이시하라 신

타로(石原慎太郎) 도지사는올림픽유치와 ‘10년 후 도쿄’ 정책과는 정책을

연계해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2009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열린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 제2차 투표에

서 낙선하면서 도쿄 유치의 꿈은 좌절되게 되었다.

21세기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도쿄가 2016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일본의 수도, 세계도시 도쿄가 2016

년올림픽을 둘러싼개발계획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올림픽을 추

동해갔던 세력과 반대했던 시민사회는 어떤쟁점들에서 대립하고 있었

던 것일까? 이른바 제도화된 ‘메가이벤트들(mega-events)’1) 가운데, 올림픽

은 ‘국가 간 체육제전’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유치 주체는 ‘도시단

위’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다. 이처럼 ‘올림픽개최도시’를 하나의 분석단

위로볼때, 실제올림픽유치와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은외부에서 촉발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잃어버린 10년’으로표현되듯이 장기적인 저성장시대를 경험해

온일본 지자체들이 어떤슬로건과 계획으로 유치경쟁에참여했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 유치경쟁의마지막 경쟁자 2도시(세계도시 도쿄도 vs 휴먼

스케일을 지향한 후쿠오카시)의 경쟁구도를 비교해 본다. 일본은 고도성장

시대에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수도권 분산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1) 근대사회의 거대한 퍼레이드와 쇼를 메가이벤트라고 지칭한다. 거대한 규모의

문화적(상업적/스포츠 포함) 이벤트로 드라마틱한 성격과 대규모의 대중적 소

구력, 그리고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이벤트로 이른바 ‘공식적’ 버전을 가진다.

목표의 범위에 따라 구분(mega-special-hallmark-community event)되며,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이 포함된다(Roche, 20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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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경제 이후 저성장시대에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조금씩 변화되었고,

이러한흐름을 반영해 도심회귀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도쿄의 발전이곧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거대도시의 논리가올림픽

유치를 추동해 가면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도시로 나아갈 기회

로 올림픽 유치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IOC권고사항인 ‘시설집중’과

‘올림픽유산(건축·시설)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거대도시의 도심재개발과

친화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 1964년 도쿄올림픽이 전후 국제사회에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고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 했다면, 2016년올림픽유치활동은

‘환경·콤팩트·건전재정(Green·Compact·finance)’을 내세우며 ‘성숙도시’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치중심지는 1964년 도쿄올림픽개최

지였던 요요기(代々木) 주변활용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유지와올림픽기

준 부적합등으로 난항을겪어 도쿄만워터프런트개발지인 ‘임해부도심

(臨海副都心)’으로 변경되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민주당의 슬

로건이 상징하듯이, ‘개발 vs 생활’이라는 대립축을 ‘중앙정부-도쿄 도’,

‘도의회’ 내의 정치경제적역학관계에많은변화를 가져왔다. 민주당 중

앙정부는올림픽재정보증은큰틀에서협력하나, 도의회에서는 환경·복

지문제를 도외시하는 도쿄도의올림픽계획과는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2016년 올림픽 유치활동이 ‘공공사업-지가 상승-내수확대’라는 과거

개발주의의 3단 논법을 반복했다면, 시민모임인 ‘도쿄에 올림픽은 필요

없다 네트(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는 도민들의 ‘복지·안전’을

우선시할 것으로 주장하며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 연대해 나갔다. 즉,

도쿄 도가 과거 성장시대의 이익유도형 정치인 ‘성장연합’을 구성했다

면, 저성장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사회는 수평적네트워크인 ‘이벤트연합’

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좌절이후에도올림픽유치의 재도전을표명

하는 가운데전대미문의 재해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고, ‘2020년

부흥올림픽’이라는슬로건으로 도쿄도는 재유치를더욱분명히 하고 있

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복구 움직임은 동북아 대도시권역 간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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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워터프런트 개발

‘한강르네상스’, 메가이벤트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시사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한다.

2. 21세기 올림픽과 도시정치경제: 올림픽 도시와 도쿄올림

픽(들)

올림픽(개최)도시[Olympic(host) Cities], 여기서는 후보도시(Candidate City)

라는 분석단위로 한다. 세계도시들이 최근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가, 올

림픽계획과 도시재생이 어떻게친화력을갖는가, 그리고 이러한변화들

속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도시행위자들이 어떤 대립축을 구축했는

가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자.

1) 세계도시·메가이벤트·도시재생: 성장연합 vs 이벤트연합

전전에는올림픽이 전쟁과 나치즘을 위한 선전무대로얼룩졌다면, 전

후에는 신흥산업국의 내셔널리즘이나 경제성장을 과시하는 무대로 거대

화되어갔다. 1960년 로마대회 이후에는 선진국 그룹진입기념 이벤트로

서 국가의 ‘수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었다(町村敬志, 2007). 1976년 몬트

리올 올림픽의 재정적자 이후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한때 개최 반납

사태 등 ‘시대에뒤떨어진’ 산물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1984년 미국LA올

림픽이후 TV방영권과 결합된 ‘스포츠쇼’로 전환되어갔다. 이제올림픽

은 ‘재정적짐’이 아니라, ‘득을 보는’ 메가이벤트로서, 선진국광역권 중

심도시들이 유치경쟁에합류하는 치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처럼 자국의 경제성장 단계가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국책 이벤트’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일정한 도시 경제력을갖

춘 이른바 ‘세계도시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사례들도 있다(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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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이처럼 ‘도시경쟁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장으로서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도시 개발주의와 매우 친화력을 갖게 된

것이다.

세계도시(global city)는 전자통신이 구비된 오피스 환경과 도심회귀의

분위기, 그리고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국제 항공들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생산자서비스들의 집적이 장소적 이익을 유도하고, 다국적 기업들

은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복합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assen,

2001). 그러나 세계도시들의 경제구조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라는높은 위

험성과 사회적 격차를 안고 있고, 공간적 양극화의 형태로 다양한 갈등

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세계도시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스포츠 시

설들의건설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인프라에 대한 재건설을 강조하게 되

는 것이다(Preuss, 2004: 93~94). 갈등하는 정치적힘들을 통합하고, 고용창

출과 도시재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한 세계도시들

이 적극적으로 메가이벤트 유치에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올림픽 유치경쟁은 최종투표에서 탈락한 프랑스 파리나 9·11사건을 어

필했던 미국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들이 참여했다.

보통 한 도시의 물리적 특성은 1년에 1%도 바꾸기 어렵지만, 올림픽

은일시적으로 막대한변화를 가능케한다. 즉, 올림픽이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의 범위는 크게 1차 구조로 스포츠-레저, 2차 구조로 주택과

여가활용, 3차 구조로 고용과 교통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소요 비용역시

크게 시설정비비와 대회운영비로 나눠진다. 문제는 대회운영비가 흑자

라고 하더라도, 시설정비비는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막

대한 영향력과 비용을 요하는 메가이벤트로서 올림픽은 단기간의 엄청

난 집중을 필요로 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단기간의 경기운영에 비해

많은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사용하지 않은

거대한 시설들이 남는다는 맹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개최를 위

한일정의압력과 특수한올림픽규격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해당

도시의 재개발에돌이킬수없을 정도로 막대한 도시계획의 문제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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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Preuss, 2004: 72~80).

따라서 과거올림픽이 대규모의물리적 도시계획을 통해 단기간에 도

시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를 건설하는데 치중했던 반면(예컨대,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 최근 올림픽은 재정, 장소판촉, 안전, 도시재생, 관광

등의 도시 관리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Coaffee, 2011: 143~147). 범죄 감

소와 환경문제 등처럼 ‘총체적 국가 개입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이며

(1992년 바르셀로나, 2008년 베이징, 2016년 런던2) 등), 도시문제(주택수요)뿐

만 아니라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설정과 커뮤니티응집 등 이른바 보다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개최도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커다란 재정적 문제를 올림픽들 개최도시들(뉴욕, 솔트레

이크, 아테네, 바르셀로나, 런던 등)에서 일으켰다(Lenskyj, 2008).3)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재개발을 위해 ‘성장연합(growth coalition)’(Logan &

Molotch, 1987; 2007)이 구성된다면,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

하는 ‘이벤트연합(event coalition)’(Boykoff, 2011: 45~47)을 구성해 반대운동

을 전개하기도 한다.4) 올림픽유치활동이 과련기구들과많은 자본들의

참여로 ‘제도화-상업화’되었다면, 올림픽반대운동은 지역과 국경을넘어

연대하는 ‘수평적인 조직’을 통해 전개되어 나간다. 이벤트연합은 동질

성을 강요하거나 지속성을 과장하는 ‘사회운동’보다는, 올림픽이라는 계

기를 둘러싼일종의 ‘운동의 융합(a convergence of movements)’으로 보았다.

2) 2012년 런던올림픽은 런던 동부의 시장주도적 워터프런트 재개발의 상징이었

던 도크랜드에 관련 시설들이 건설되었다(윤일성, 1997).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재개발이 촉진되었으나, 올림픽 ‘주택유산들(housing legacy)’ 중에서 ‘부

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Bernstock, 2009: 211).

3)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적자설(IOC는 부정하고 있으나)처럼 ‘올림픽선수촌(The

Village on False Creek)’은 분양율도 저조했다.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비정부단체의 특성과 메타포를 보전연합

체(‘안정/민생’)와 개발연합체(‘경제발전/지역개발’)로 유사하게 구분한 다음 논

문(서세훈 외, 2010: 491)을 참조.



72 공간과사회 2011년 제21권 3호(통권 37호)

유연성과 자발성, 그리고 수평적인 연대감으로 조직되며, 탈중심적이고,

비위계적이며, 반귄위주의적인 동맹인 ‘올림픽저항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해 나가는 특성을 갖는다.5) 더욱이 도시공간에서 스펙터클(spectacle)

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메가이벤트나 도시관광이 도시문제들을 감추는

등 일종의 정치적 통합을 형성한다고 기대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대립(인종, 계급, 젠더,

지배-구속)을드러내기도 한다는 반론도 상당한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Gotham, 2011).

2) 도쿄의 올림픽(들): 고도성장기(1964년)와 저성장기(2016)

2005년 9월이시하라 도지사가올림픽유치를 처음표명했고, 2006년

3월도쿄도의회는 유치를 결의하였다. 2006년 2월도쿄도가 발표한 유

식자간담회의 결과를 정리한짧은 보고서 도쿄올림픽의 실현을 향해서

(2006년) 를 주목해 보자(<인용 1>).

“<인용 1> 도시의 성쇠가 국가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도시의힘이야말로 확실히 국력이다. 이 나라에 있어서 국가를견인

하고 일본의 존재를 상징하는 도시는 도쿄이다 …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쿄의 재생, 나아가서는 일본재생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패전 후 불과 19년 만에 전후의 황폐

함을 극복한일본이 세계무대에 재등장한순간으로 규정했다. 당시 도시

건설의 속도와 투자된 굉장한 에너지는 현재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 중

5) 2010 밴쿠버올림픽에 대한 반올림픽운동은 단지 ‘투덜대는 무리’에 불과한 것

이 아니라, 올림픽의 실체(표면적으로만 윈윈게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장기적인 공적 교육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Boykoff, 2011: 46 재인용). ‘이

벤트연합’이라는 개념은 자세한 내용과 논쟁은 다음 논문(Tarrow, 2005;

Donatella & Tarrow, 2005)을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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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규정했다. 국민 공통의큰목표를잃어버린일본인은 (탁월한 기술

력과감성에 불구하고) 스스로의잠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올림픽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태양족(太

陽族: 유한계급불량소년)’의 유행을 선도했던 청년소설가 이시하라는외국

인·여성폄하 발언등을일삼는 보수·우익이라 비판을 받으면서도, 1999

부터 2014년까지(제4기, 12년) 연임하고 있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전후 고도성장시대를 대표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이시하

라 도지사가 일본인들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해, 올림픽을 ‘경제회생’의

논리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유치위원회 이사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는 “장기계획과 올림픽과의 관계는 1964년과 같은 인프

라정비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치우쳐비대화된 도시를억

제하고 환경이라는 종합적 시점에서 재편성해 가는 도시로서의 ‘성숙’이

다”라며 공감을 표했다(安藤忠雄, 2007).

실제로 1964년올림픽당시 정부와 도쿄도의 막대한 재정이 공공 교

통[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과 상하수도 등에 투입되어 도쿄는 이른

바 ‘근대 도쿄(modern Tokyo)’로 거듭나게 되었다. 당시 급증하는 자동차

수로 인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1959년에는 ‘수도고속도로공단’이 설

립되어 수도권의 도로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전전-공습피해-GHQ-1964

년 올림픽-2000년’이라는 일본정치의 중요 시점별로 올림픽 시설 및 부

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전전의군사시설들 대부분을 GHQ가 접수해,

1964년 올림픽의 재개발을 계기로 도쿄의 도심 공간이 비로소 ‘일본인

을 위한 공간’으로변화되었다. 특히, 요요기(代々木) 주변은 전전(戰前) 요

요기연병장(練兵場)에서 전후(戰後) ‘미군숙소(Washington Heights)’로, 그리

고 고도성장기는 ‘올림픽선수촌’으로변화되었다.6) 전후일본은 정치[안

보투쟁(1960년)에서 경제(도쿄올림픽(1964년)]로 사회의 중심점이 급격히 이

동했다. 즉, 일본 고도성장기에 축적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가져온 소

6) <표 3> 도쿄올림픽(1964년)에 경기장·연습장·관련 시설의 토지이용변천을 참

고(町村敬志,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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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중사회로의 진입에 적합한 ‘수도 도쿄’를 건설해 갔던 것이다.7)

1964년 도쿄올림픽은 고도경제성장기에 국가 주도로 설비투자를 수

도 도쿄에 집중시킨 ‘국민국가의 수도만들기’였다면, 2016년의 유치활동

은 도쿄 도가 ‘도쿄경쟁력=일본경쟁력’ 논리를 확대시킨 과정이었다.

1950～1960년대 고도성장기와 1970년대 혁신자치체(civil minimum)의 시

기에는 ‘수도권 성장’과 ‘지방의 시대’라는레토릭이 동시에 작동했다(이

지원, 1999). 그러나 이미건설된 지 30여 년이 지난 도쿄의 도시인프라가

쇠퇴되어감에 따라, 도쿄의 재정비를 위해 도시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갔다. 새로운 다목적고층빌딩군의 건설이 증가하는 등 ‘도쿄 일

극집중(一極集中)’은 1980년대에 들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도쿄 도민들

이 느끼는 현실은 높은 지가와 높은 임대료와 함께 장시간 통근시간에

시달리고, 환경파괴와녹지부족등 ‘거주환경(livability)’의 붕괴였다(加茂利

男, 2005: 71~78).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양면성이야말로 세계도시 도쿄

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었다(八田達夫編, 2006).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장기화된 저성장시대에 보수-중도파가 지배적 정치적 성향으

로 굳어져 갔다.

1999년 선거에 승리한 이시하라 도지사(자민당 추천)는 집권 후 바로

‘세계도시’ 전략을 부활시키고,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속속

추진해 나갔다(町村敬志, 2006). 2000년에 책정된 도쿄구상 2000: 천객만

래(千客万来)의 세계도시를목표로(2001～2015년) 라는 보고서에서는 “수도

에 걸맞은 도쿄는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고도의 도

시기능이 계속 활발히 집적하고 도시 간 경쟁에서승리하여일본경제를

강하게 견인하는 세계에 으뜸가는 국제도시이자, 세계 속의 사람, 물건,

정보 등이 오가는 도시가 되어야한다”는목표를 재차 내걸었다. 도쿄가

북미나 서구 선진국들의 여러 도시들과 성장하는 아시아의 도시들과도

7) 사회경제사적인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테마송, 도심공간, 소비미덕, 주택문

제, 교육(진학문제), 신칸센, 여가문화(쇼난湘南·박람회·유원지), 유통 등]은 필

자의 서평을 참고(김은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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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격화된 경쟁관계에놓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국제공항(하네

다공항) 기능의 강조나 IT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도시재개발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등 이른바 ‘도쿄중심주의’가 이시하라 도정의 특징으로 굳

어져 갔다.

이렇듯 2016년 올림픽 유치계획은 ‘성숙도시 도쿄’를 지향하면서 ‘환

경-콤팩트’라는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는 IOC권고사항은 환경의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과 올림픽 유산(Legacy)의 활용가능성에 맞춰나갔지만,

실제로 유치계획은 도시재개발과 상업주의가 중심적이었던 것이다. 이

에 시민사회 그룹들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나가노 현(長野県)과 유치

경쟁지였던 후쿠오카시뿐만 아니라 국경을넘어 미국 시카고 시 등과도

연대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더구나 유치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올림픽 관련시설들이 1/2가량 들어서게 될 고토 구(江東区)의 지가는 일

시적으로 상승했다. 도쿄 도와 고토 구가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총련계

의 작은 민족학교[에다가와(枝川)]를 ‘공유지 불법점거(squatter)’로 규정해,

토지 소유권 재판을일으키기도 했다.8) 이처럼 유치계획 전반이 신자유

주의적인 도시정부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도심공간’의 이해만을 실현하

려는 매우 사회 배제적인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 도심회귀와 유치 계획

2016년 올림픽 일본 내 최종 유치경쟁지였던 후쿠오카와 도쿄 도의

계획을 비교하고, 도쿄 도 올림픽 유치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

도록 한다.9)

8) 도쿄 도-조선학교 재판 전후과정은 각기 <SBS스페셜 1: 나는 가요－도쿄, 제2

의 여름학교>(2006년 9월 11일 방영), <SBS스페셜 1: 도쿄, 제2학교의

봄>(2007년 4월 29일 방영)에 담겨 있으며, 재판을 둘러싼 자세한 내용은 필

자의 졸고(김은혜, 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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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내 유치경쟁: 도심회귀와 권한이양의 문제

국내 입후보지 경쟁은 초반 삿포로(札幌),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지자체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데다가

2005년 가을에 도쿄 도가 가세했다. 이에 경쟁구도는 ‘지방도시 후쿠오

카대 거대도시 도쿄’로좁혀지게 되었다. 야마사키(山崎広太郎) 후쿠오카

시장은 1/3 정도를 후쿠오카시권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후쿠오카·큐슈올

림픽’을 주장했다. 지중해 항만도시 ‘바르셀로나’처럼, 일본해 항만도시

후쿠오카는 ‘휴먼스케일(human scale)’ 올림픽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

러나 올림픽 계획의 중심 내용은 스자키(須崎) 부두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후쿠오카의 ‘신도심구상(新都心構想)’ 계획의일환이었다. 당시 이 계획

은 전체 401ha 중에서 53%정도가 준공되었으나 광대한 토지가 매각되

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10)

후쿠오카 시는 올림픽 관련 정비에 4,864억 엔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는 1,000억 엔 이하 올림픽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 대안으

로 국내 대기업이나 한국·중국 등 해외의 ‘민간자본’을 활용해 올림픽

관련시설들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해 나갔다(フォーラム福岡, 2006). 그러나

일본 총무성의 추산에 의하면, 후쿠오카시의 ‘실질공채비비율’11)이

9) 일본이 올림픽에 입후보한 총 횟수는 하계올림픽 6번, 동계 4번이었다. 하계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철회된 1940년대 도쿄올림픽을 제외하면) 1964

년 도쿄올림픽 개최, 1988년 나고야, 2008년 오사카, 2016년 도쿄가 각각 실

패했고, 현재 도쿄 도가 2020년 올림픽 유치활동을 재가동해 총 6번째 하계올

림픽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1972년 삿포로, 1998년

나가노로 2회 성공했고, 삿포로가 1968년, 1984년 각기 2회 좌절했다.

10) 관련 쟁점은 다음 기사를 참고(“どうなる須崎再開発福岡市五輪落選のその後,”

≪西日本新聞(朝刊)≫, 2006년 9월 3일).

11) 자치체의 재정규모 중 실질적인 빚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반제

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체재정건전화법 에 의해 재정의

건전도를 진단하는 4가지 지표들(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장래 부담

비율) 중의 하나로, 25%를 넘으면 조기의 건전화를 요청할 수 있다(일본 총무

성 URL http://www.soumu.go.jp/iken/zaisei/bunsekihy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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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로, 정령시(政令指定都市) 중에서 최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속에서 시민사회는 ‘후쿠오카올림픽유치에 반대하는 모임(福岡

オリンピック招致に反対する会)’을 결성해, 유치반대의견을 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반대운동은 유치반대서명운동에서 후쿠오카 시민의 약

10% 약 13만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었고, 결국올림픽계획을 추

진했던 야마자키 시장은 이후 2006년 11월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

었다.12)

반면, 도쿄 도는 2006년 3월 ‘도쿄 도의회’에서도 올림픽유치결의를

채택해 4월 유치본부를 발족해, 수용력이나 기능의 충족도, 국제이벤트

의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면 도쿄외에는감당할 개최도시는없다고 주장

했다. 이른바 거대도시 도쿄를 재생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1조 엔 올림

픽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의 초반부터 강력한 재정력을 강조해

나갔다. 일본올림픽유치위원회(JOC: The Japanese Olympic Committee)는 열

악한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용지취득의 난항 등 후쿠오카 시의 개최계

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2006월 8월일본 국내후보지선정위

원회에서 JOC는 국내 개최도시로서 도쿄를 선정하게 되었다. 도쿄도는

2006년 12월 22일 ‘10년 후 도쿄: 도쿄가변한다(10年後東京: 東京が変わる)’

라는 계획에서 ‘도쿄의 매력을 세계로 발신’, ‘관광자원의 개발’, ‘수용체

제의 정비’ 등으로 구성된 10개년 계획이 2016년올림픽과 연계되어 도

정목표의 핵심이 되었다(東京都, 2007: 11).

더구나 올림픽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예비이벤트로서 도쿄 도는

2007년 2월 ‘제1회 도쿄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도쿄 도와 일본육상경

기연맹은 2005년 10월 20일 기록향상과 도내관광명소 소개를 결합시키

기 위해 ‘도쿄 도청(시작)∼빅사이트(결승) 코스’를 합의했다. 황거앞(皇居

前), 츠키지(築地), 아사쿠사(浅草), 도쿄역(東京駅), 긴자(銀座) 등 도심의 관광

거점을 지나면서, 에도(江戸)·시타마치(下町) 등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도

12) 日本共産党福岡市議団特集福岡オリンピック招致

http://www.jcp-fukuoka.jp/special/olympi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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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의 매력을 활용하도록 주요 통과 포인트를 설정했다고 한다. 물론 기

존 시민중심마라톤의 의미를훼손했으며, 도쿄도의 재정 부담(지자체장

들과 마라토너 비용)을 가중시킨다는 재정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도로 응원 장소에서는 노점, 엑스포, 축제 등을 병행하고, 10km 지점(日

比谷公園) 통과 기념표창식 등 많은 이벤트들을 결합시키면서 인기를 얻

게 되었다(東京都, 2008: 137).

그렇다면 여기서 ‘도심회귀(gentrification)’와 관련해 도쿄마라톤의 인기

의 실체에 대해 재고해 보자. 1950년대 고도성장이 시작된 이래 도쿄로

의 전입인구는 계속 증가해 항상 과밀한 상태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

도권정비법 (1956년) 등 지속적으로 분산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맞추는 ‘다심형도시구조[副도심과 타마(多摩)지구]’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갔다.13) 1980년대 이후 ‘지식-서비스경제’로 이행하면서

도심의 주간인구 증가 폭은 잠시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도

시권 중심도시에 지속적인 인구증가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도심부의건

축물과 인프라의 노후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米山秀隆, 2002). 이제는

도심에 업무 이외의 주거, 문화 등을 확충하자는 주장은널리 공감을얻

게 되었고, 고차도시기능의 집적에 기초한 도심주거의 장점이 강조되게

되었다(川相典雄, 2005). 국토교통성은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도쿄

권혁신프로그램(1999년) 을 책정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2년)

으로 수상이 본부장이 되는 ‘도시재생기구’가 설립되게 되었다.

실제로 2005년 3월 7일 도쿄 도가 2005년 1월에 도심에서 착공했던

‘신설주택의착공상황’ 발표를 보면, 도심3구의착공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대비 67.8%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도심회귀가 실질 거주 수요와 함

께투자용맨션등에 대한 수요도역시 동반해서 증가시키고 있음을 예상

13) 수도권정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이란 도쿄 도의 구역 및 정령으

로 정해진 주변지역 일체로 한 광역을 의미한다. 도쿄권은 1도 근린 3현을, 수

도권은 주변 4현을 더해 1도 7현을, ‘도쿄의 도심’은 23구를 의미한다(도심 3

구, 도심 5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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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도쿄 23구에 대한 GIS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건물들의 해체와 함께, 신규 건물들의 대형화와 고밀도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알수 있다(田中耕市, 2008). 이러한변화 속에서 수도권

재생긴급 5개년 10조 엔 프로젝트 가 책정되어, 도시만들기비전(都市づ

くりビジョン) 도 공표되었다. 전국 거대도시권과 도심형 도시재생이 추진

되면서, 규제완화와 특별교부금 지급을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지구’

를 지정,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는 프로젝트들이 가동되었다(박세훈, 2004).

현재 일본에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로 대도시의 도심을 중

심으로 65개 지역(약 6,612ha)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현재 6차 지정)’으

로 선정, 진행되고 있다.14)

문제는 이러한 도심회귀의 경향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주거환경의 확

보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점일것이다. 과거 ‘지자체 권한이양’이 현지

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도시정책에 반영하자는 반성적 성격을 지녔다

면, 최근 도쿄 도처럼 대도시권이 주도하는 논리는 오히려 중앙-지방의

공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당선 초기부터이시하라 도지사가일관되게

주장해온 권한이양은 ‘중앙(수도권 경쟁력·도심회귀)-지방[재정파탄·유바리

(夕張)쇼크15)]’라는 공간적 양극화 구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町

村敬志·平山洋介, 2009: 111). 도쿄의 23구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교외지역인

‘타마지역 의회와 시민들 모임(みどり三多摩)’은 경제성장형 올림픽 계획

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역행하는 ‘개발낭비형·톱다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올림픽경기일부를타마지역에도 개최해야한다며, 도내의 미

즈호쵸의회(瑞穂町議会)에서는 올림픽유치결의를 부결하기도 했다.16) 이

14)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적용상황’은 다음을 참고.

http://www.toshisaisei.go.jp/04toushi/01.html.

15) 탄광도시 유바라 시는 1990년 폐광 이후 메론, 영화제, 석탄박물관 등 내발적

발전 모델로 주목을 받았었다. 2006년 심각한 재정난으로 결국 2007년 3월 6

일을 기해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후 일본

에서는 ‘재정파탄 도미노’라 일컬어질 정도로 전국적으로 일본 지자체들의 재

정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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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2016년 도쿄올림픽유치활동은 ‘도쿄중심 도심중심적 도시재생’을

위한 명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도쿄 도 재정은 2009년도 예산에서 도 전체로는 7,520억 엔

(13.6%)로 과거최대의감소액을 보였다. 도쿄도 세입의 중심인 도세수입

은 경기 동향에 영향 받기쉬운 ‘법인2세(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의 비율

이높아, 과거 3년간 1조엔정도가감소했다. 이는 ‘지방법인 특별세 등

에 관한 잠정조치법(이하 잠정조치)’17)의 영향으로 법인2세가 전년도에

비해 7,743억 엔(30.3%)이나 감소한 것이다. 2009년도에는 법인사업세가

2,691억 엔이 감소했으나, ‘지방법인특별양여세’ 1,005억 엔이 중앙정부

로부터양여되었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금액은 1,686억엔이었다(東京

都財務局, 2009: 4). 그런데이러한 배경에는 2007년 12월 11일후쿠다(福田

康夫) 총리와 이시하라 도지사의 합의가 존재한다.18) 더구나 이 합의는

재정력을 가진 4곳의 거대도시권[도쿄도,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오사카부(大

阪府), 아이치현(愛知県)]의 반대 연명을낸직후에 이루어졌다. 즉, 도쿄도

가 법인2세의 증가분을 중앙정부에 양여하는 대신, 도쿄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일종의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교환’이었다.19)

16) “経済効果4兆円: 東京オリンピック招致 都が試算－多摩地区市議ら招致反対運

動23日 立川で”, ≪日本経済新聞≫, 2006.07.21.

17) 2008년 세제개정은 소비세를 포함한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이 시행되기까지

잠정조치로, 지역 간 세원의 편재를 시정하고자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해서

지방법인특별세(창설, 국세로 환원분) 및 지방법인특별양여세(창설, 국가가 도

도부현에 재분배)를 창설했다.

東京都主税局 http://www.tax.metro.tokyo.jp/tax-info/bessi.pdf#search=‘法人税

暫定措置’, 검색일: 2011년 6월 25일.

18) 도의 지방세 중 3천억 엔 정도를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에 돌려주는 대신, 도

쿄 도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13항목(하네다공항 국제선 발착범위의 확대

와 취항 거리의 연장, 도쿄 외곽 환상도로의 조기착공, 2016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전면적 지원 등)의 협의시책을 제시했다(皆川健一, 2008).

19) “法人事業税のうち3千億円の地方移譲, 都知事応じる…首相と会談, 暫定的に,”

≪読売新聞≫, 2007년 12월 11일.



2016년 도쿄올림픽의 좌절과 도시의 정치경제 81

2) 2016년 도쿄올림픽 개최 계획: 환경 콤팩트올림픽?

유치초반이었던 2005년 도쿄 도는 요요기공원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주변에 대규모의 재개발 계획을 내세웠다. 이 계획의 요점은 1964년 올

림픽시설인 국립가스미가오카(霞ヶ丘) 육상경기장을 대규모로 개·증축하

고, 메이지신궁주변에 국제올림픽돔을건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유

지(国有地)였던 메이지신궁 주변에 대한 용지취득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경기 단체와 관계자들도올림픽경기의표준과 규격 등에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2006년 5월 ‘2016년 도쿄올림픽기

본방침’에서 도유지(都有地)인 임해부도심20)에 츠키지-미디어센터, 하루

미(中央区·晴海)-주경기장, 아리아케(有明)-선수촌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cluster) 건립 등을 골자로 한 ‘개최중심지 변경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시설계획이었는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자. 2009년 2월 12일 IOC에 입후보파일을 제출하였고, 4월 IOC평가위

원회가 도쿄를 시찰했으며, 6월 ‘IOC개최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IOC신청파일 TOKYO 2016 Applicant City에는 경기회장을 ‘콤팩트’와

‘환경을 배려’하면서 건립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지도 1>). 올림픽

회장은크게 ‘헤리티지 존(Heritage Zone: 1964년올림픽유산)’과 ‘도쿄베이

존(Tokyo Bay Zone: 2016년올림픽핵심 시설들)’ 등크게 4개의클러스터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시 유력한 입후보지였던 미국 시카고가 계획한 반경

10km 올림픽에 대한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보다축소된 8km로 도쿄도

의 계획은 더욱 수정된 것이었다.

올림픽이 가져올도쿄의 미래상에 대해서 “고기능성, 안전, 환경, 잠재

력 향상, 성숙사회의 품격으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도시”를 제안하

20) 공식 애칭은 ‘레인보우 타운(Rainbow Town)’이지만, 페리함대의 개항 위협에

대한 방위를 위해 에도막부(江戸幕府)가 건설한 해상 포대가 일부 남아 있어

흔히 ‘오다이바(お台場)’로 불린다. 도쿄 도 7번째 부도심으로 규모 442ha의

광대한 도쿄만 매립지, 도쿄 도 도시정비국과 항만국이 계획-관리한다(平本一

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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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도쿄올림픽입후보파일(2009년 2월 13일), 128쪽, 팸플릿 3쪽 재구성.

<지도 1> 도쿄 올림픽 개최 계획도

고 있다. ‘도쿄의 저력’으로 제시된 측면들은 ① 도시기능의 고밀도 집

중·집적, ② 도쿄로 표상되는일본문화의 힘, ③ 개최도시의 재정이었는

데, 이는 이후 2007년 12월 10년 후 도쿄 도 실행프로그램 2008 에서

도쿄의 환상도로네트워크 정비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도쿄 도는 장점

으로 ‘유산(heritage) 활용·집중조성(cluster)·비용절감(cost-down)’을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1964년 올림픽 시설인 요요기 경기장 주변을 활용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해 각 시설들을 집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

획이었다. 그러나 문제는변경된 계획이 더욱콤팩트해졌음에도 불구하

고, 중심지변경으로 신설될 시설들이많아 비용이 378억엔으로 증가되

었을 뿐더러, 시설도 도심 전역으로 분산되고 말아 실질적으로 그다지

집중된 경기시설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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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쿄 도는 ‘카본마이너스올림픽

(Carbon Minus Olympics)’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대회 개최를 계기로 도

입해 촉진하게 될 이산화탄소 배출삭감대책에 의해, 삭감효과양이 많은

올림픽경기대회를 지양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폐기물

계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등클린에너지를 이용해, 10만명수용 규모

의올림픽주경기장은옥상에 태양광발전패널의탑재를 모색한다고 했

다. 선수촌도목재를 이용해옥상과벽면을녹화하고, 건축물에너지 관

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약하는 등 신설 경기시설

중 5곳은 이후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

招致本部, 2010: 578). 예컨대, ‘바다의숲(海の森, Sea Forrest) 프로젝트’는 쓰

레기와잔토로 매립된 도쿄만 최남단인 ‘중앙방파제 내측처분장’에높이

30m의 나무를 심어숲으로변경하고자 했다. 도쿄도심의 CO2 흡수율을

높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을 표방하는 녹화사업으로 2005년부

터 추진되어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조성금 모금도 진행되고 있다.21)

이렇게 친환경적인 표현으로 채워진 계획이었으나, 새 개최중심지가

된 ‘임해부도심(도쿄베이존)’은 과거 공업지대와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던

지역이다.22) 세계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5년을 시작으로

2015년완성을목표로약 30여 년간 개발-중지-개발 등의 우여곡절을겪

었다. 버블시대에 텔레포트(Teleport)를 건설해 ‘미래도시’를 만들자는 장

밋빛 계획으로 출발했으나,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도시박람회 개최마

저 취소되었다(砂原庸介, 2009). 그러나 개발 규모는 축소되지 않은 채 진

행되면서 개발담당 제3섹터가 재정파탄을맞는 등 여전히 ‘적자’인 지역

이다. 더욱이 임해부도심의 지반은액상화(液状化, liquefaction) 현상23)의 위

21) 1,230만t 쓰레기로 조성된 매립지(87.9ha로 히비야 공원의 약 5.5배)로 1973～

1987년에 걸쳐 리사이클 토양과 건설발생토양 등이 표면층을 형성하고 있다

(東京都港湾審議会, 2005).

22) 올림픽이 환경문제에 대한 이념과 비전보다는, 개발주의가 동력이 되곤 한다는

비판은 다음(남상우, 2007: 14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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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상당한높은 ‘매립지’이다(東京都防災会議地震部会, 2006: 4). 지진·쓰

나미 등이 발생할 경우, 대비가능한 수용인원의범위를 초과한다는 거센

비판도 일었다.24) 주경기장(10만+2만) 건설이 예정되었던 ‘하루미 지구’

는 여전히 도쿄 도에 재정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요컨대, ‘수변공간’의

개발의일환(片木篤, 2010)이자, 도쿄 도의채무처리(三島富茂, 2009)를 위한

도시재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4. 2016 도쿄올림픽 유치 좌절: 쟁점들과 남겨진 문제들

도쿄도가올림픽유치과정에서 부딪혔던 재정·조직의 문제와올림픽

반대운동, 그리고 유치 좌절 이후에 남겨진 문제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

자.

1) 유치의 쟁점들: 성장연합 vs 이벤트연합

IOC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최 도시를 넘어서 중앙

정부의 재정보증과올림픽유치를 지지한다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과 실

질적인협력이 이뤄져야가능한 것이다.25) 개최도시 자체만으로는 메가

23) 지하수위가 높거나 옅은 느슨한 사질지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반의 지지

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됨으로써 하수의 역류와 건물의 기울어짐, 매몰, 심지어

는 붕괴를 가져오며, 이후 지반의 균일성이 약화되어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若松加寿江, 2011: 3~23).

24) 도쿄 액상화 예측도는 다음 URL을 참고.

http://doboku.metro.tokyo.jp/start/03-jyouhou/ekijyouka/index.htm.

25) 중앙정부들(미국조차도)은 자국의 도시들이 올림픽 유치활동을 꺼리는 것은 개

최 원조를 위해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

부가 개최 도시에 보조한 금액은 각기 솔트레이크(2002년) 13억 달러, 애틀랜

타(1996년) 6억 9백만 달러, LA(1984년) 7천 5백만 달러 등에 이른다고 한다

(Burbank eds, 200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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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개최비용을감당할 수없기 때문에, 1998년 나가노올림픽을 기점

으로일본에서는올림픽개최비용 중 ‘국고 부담 50%’ 각의 결정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나가노현에 대한 국고 보조는 실제로는 34.7%에 불과

했기에 나가노의 재정문제로 이어졌고, 막대한 관리비와 낮은 활용도는

여전히 문제로남아있다. 도쿄도는건전재정 지자체라는 자신감과 함께

올림픽 개최 준비기금(매년 천억 엔씩, 적립금 4천억 엔)을 내세웠다. 이렇

듯이 2016년 도쿄 유치계획 중 실제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주요시설의

정비비를 포함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은 1/2 이내로 하며, 새로운 시설

의 관리·운영은 해당 지역의 책임과 부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

회운영비는 입장료와 방송권 등으로 조달하고, 중앙정부의 경비는 정해

진 경비의합리화로 조달해 특별조치는 강구하지않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7월전국지사회를 시작으로 유치 결의가 시작되어, 9월 7일에

는 지방6단체 회의(전국지사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장회, 전국시

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까지 전국적 동의를얻은 것처

럼 보였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2010: 455). 그러나 2007

년 9월 11일도쿄의올림픽유치의 지원을 각의(閣議)에서승인했는데, 실

제로 ‘지급보증’ 정도의협력으로 도쿄도 대부분의 비용을 책임지고 해

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더구나 각의 승인 다음날인 9월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건강을 이유로 사임한 후, 매년 총리 교체가 반복

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2009년 8월 30일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생활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이 이른바 50여 년만의 ‘정권교체’

를 이뤄냈다.26) 민주당은 전후 자민당 정권을 지탱해온 ‘개발형국가’에

26) 일본판총합사회조사(일본판 JGSS, 2006년)의 분석 결과를 연구한 논문(김범수,

2009: 192)을 살펴보면, 자민당은 남성, 고령, 적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의식

의 상층, 연 세대 소득수준이 상층, 이념적 성향은 보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남성, 고령, 큰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의식의 중상층, 중층, 중하층, 연 세대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매우 높지 않

은 층에서,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약간 혁신적이거나 혁신적인 층에서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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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복지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책들을 표방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다양한스펙트럼은 이익배분을 도모하는 형태의 ‘민주당형 개발주

의’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다(渡辺治ほか,

2010: 82).

실제로 개발에 대한 민주당의 ‘애매한 성격’은 올림픽 유치에도 반영

되게 되었다. 2009년 7월 12일에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총127석중 민주

당 54석, 자민당은 38석, 공명당 23석, 공산당 8석, 도의회생활자네트워

크 2석, 무소속 2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 당시 도쿄 도의회 선거

쟁점은 도쿄도가 1,000억 엔을 출자했으나 심각한 부실대출 문제를 안

고 있는 ‘新은행도쿄’, 고농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이전논란이 뜨거운

츠키지시장 문제, 그리고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이찬성하나생활자네트

워크와 공산당이 반대한 도쿄올림픽 세 가지였다.27) 즉, 민주당형 개발

주의로 인해 도쿄올림픽 유치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했으나, 관련된 모

든 쟁점을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도쿄 도의회 내에서도

IOC총회 참석도의원도 당초 15명에서 실제 10명으로 축소되면서 그다

지 원활한 협력을 이루지 못했다.

2006년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도쿄에올림픽은 필요 없다네트(東京に

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를 설립했다. 2월 10일에는 ‘올림픽 필요 없

다! 검증－도쿄유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집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2006년 5월에는 JOC회장에게 요망서를, 2007년 1월에는

도쿄도유치추진본부에 각각 질문장을 제출했다. 11월 ‘2016년 도쿄올림

픽 회장 예정지 견학 투어’에서는 올림픽 개최예정지를 둘러보면서, 관

련전문가들의설명과 함께환경, 안전, 재정 등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았다(<사진 1>). 또한, 반대운동 그룹

은 2009년 10월 2일코펜하겐에서열린 IOC총회에 유치위원들을 비판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争点は新銀行 築地移転 五輪…都議選,” ≪読売新聞≫, 2009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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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 이제 와서 도쿄에 올림픽 유치한다 해서, 일본과 도쿄의 국제적 지위가 올

라간다고는생각하지않아요…단기간올림픽에 도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 도쿄도

의 재정문제만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루 빨리 올림픽 유치활동을 중지해서 복지와 생활

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이 도의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

지요? 그래서 도의회 바깥에서 시민운동의 형태로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후쿠시 요시코(福士敬子) 도의원 인터뷰, 2010년 8월 19일]

<사진 1> 반대 견학투어(2007년 11월, 촬영: 필자)

는 의미를담아 각자 ‘사비’로 회의에참석했다고 말했다. IOC멤버나광

고책임자를 접촉했던 시카고의올림픽반대운동28)과 연대해 공동성명서

를 발표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인터뷰 1>).29) 올림픽을 향한 개발의

성장연합이 기성 정치시스템내에서 작동하는 반면, 반올림픽운동의 ‘이

벤트연합’은 수평적인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과 국경을넘어 연대를 확

대해 나갔던 것이다.30)

28) 시카고 反올림픽운동은 주택, 공원정비, 교육, 지역의료 등의 영역에 예산지출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은 2010년 12월 5일에 “가장 소중한 캠페

인(Most Valuable Campaign)”으로 선정되었다(http://www.nogameschicago.com/).

29) “オリンピックいらない宣言 東京 NO OLYMPICS ANYWHERE!!,” ≪News

Letters(追加補正版)≫, 2009.11.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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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유치과정에서총3회에걸쳐여론조사

를 실시했다. 1회(2007년 12월, 6천 명=도쿄 2천, 도쿄 이외 4천 명)는 전국

62%과 도쿄 60% 찬성이었다. 2회(2009년 1월, 3천 명=도쿄 1천 명, 도쿄

이외 2천명)는 전국 70.2%, 도쿄 68.6%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는 유치찬성 40%, 반대 34%, 중립 27%이라는 통계를 70% 이상의 지지

로 해석한 것이었다. 올림픽유치활동 공식지정 보도주관사였던 요미우

리(読売)신문과 보수적인 산케이(産経)신문은 ‘유치찬성이 많다’고 해석해

보도했고, 이에 반대운동 시민그룹도 유치위원회 ‘인터넷’ 조사가 가진

표집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그룹은 2009년 3월 29

일～4월 4일 사이에 전화조사(1천 명)를 실시했더니, 찬성 25%, 반대

21%, 어느쪽도 아니다 17%, 무관심·기타 37%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

표했다.

이렇듯 도쿄 도와 시민그룹 사이에 올림픽 유치 지지율에 대한 공방

이 오고가는 사이, IOC가 공표한 2009년에 평가위원보고서에서 일본의

낮은 국내지지에 대한 우려가표명되었다. IOC가독자적으로 실시한 여

론조사(2회)에서 2008년 2월(공표 6월)에 도쿄는 59%, 2009년 2월(공표 9

월)에는 전국은 54.5%, 도쿄는 55.5%에 그쳤다. 결국 유치위원회는 2009

년 4월 3차 조사에서 인터넷(3천명), 전화(1천명) 조사를 각기 실시했다.

인터넷 조사는 전국 72.6%, 도쿄 69.7%, 도외 74%, 전화조사는 전국

80.9%, 도쿄 73.5%, 도외 82.8%가 지지한다고밝혔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

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2010: 536). 결과적으로 도쿄도민들은올림픽유치활

동에 대해서 대체로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드러내지않은채, 반신반의

하면서 일정한 관망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올림픽유치과정의 문제점들 중에 주목해야할 점은 유치조직의

30)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공론장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이 과정

에서 시민사회는 행위자로서 역할이 부재했다는 연구도 있다(한승백, 2010).

그러나 올림픽반대운동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연합이 형성, 혹은 약화되는 ‘이

벤트연합’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연대의 확대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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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

도쿄 도의회올림픽유치의원연맹

도쿄올림픽유치본부

기획부 유치본부 총괄과

타기관의 조정

총무과

 직원파견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

(NOP법인)

유치에관련된

사무총괄

유치추진부 조정과

경기계획과

운영계획과

직원파견

* 시구정촌에 대해 행정

조직을 사용한 서명활동

을 요청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유치추진실
유치에 관련된 도·시구정

촌연락협회의

출처: 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2007: 17).

<표 1> 2016 도쿄올림픽 유치 조직 개요

결정권과 책임소재의 문제였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판들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올림픽 기부금’과 ‘개발사업권’과의 관계이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올림픽유치활동에서 등장한 조직은 모두 도쿄올림픽유치

위원회,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도쿄 도의회올림픽유치의원연맹, 유치

와 관련된 도·시구정촌연결협의회,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유

치위원회 회장, JOC회장, 경체단체연합회 회장 등으로 매우 복잡한 조직

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IOC헌장에 제시된 내용은 “대회를 개회하는 명

예와 책임은 선정된 도시에 대해 IOC에 의해 위임된다”고 되어 있지만,

유치를 주도하는 책임자와 책임조직의 결정권은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

는 조직구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메가이벤트들이 그러하듯

이 도쿄도역시 상명하달식의협조(조직적 동의 요청과 서명운동 등)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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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헌장 규칙 34’에 의하면 신청도시의 국내올

림픽위원회가 신청도시의 활동 및 행위를 감독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후보지가 도쿄로 결정되고 난 후 JOC와 함께 ‘도쿄올림

픽위원회’라는 NPO 법인을설립하게 되는데이는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첫째, 올림픽에 대한 관리 관청의 조직과감독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실행위원회가 결합된 ‘강한 국가동원적인 성격’을띠게 되었다. 둘

째,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고도 회계보고를 NPO회원에 한하여 년 1회 보

고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올림픽 관련 기관들이 사용하는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NPO법인화로 인해 ‘일반 도민들에 대

한 보고의 의무’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즉, NPO법인의 관리관청이나 시

정권고나 인허가취소 권한 등도 모두 도쿄도가 소유하게 되면서, 실질

적으로올림픽유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자체는 제 기능을 할 수없는

조직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위원회와 기관에 재정지원(기부

금)을 행하는 기업들이 다시 올림픽 관련 사업권을 획득하는 ‘성장연합’

을 형성했던 것이다. 결국 고도성장기 이익유도형(pork-barrel) 도시계획

속에서 공공사업이 개발을 견인하는 구조가 21세기에 다시 재등장했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Sorensen, 2002: 273).

2) 남겨진 문제들: 막대한 유치경비와 개최지 토지처리?

2008년 1월 25항목으로 구성된 올림픽 신청파일을 IOC에 제출했고,

2009년 2월에는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증을 얻었

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IOC총회에서 3회 투표결과 개최도

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선정되었다. IOC위원 106명 중 입후보

(국가)도시의 위원과 자격정지, 결석, 무효표 등을 제외하고, 도쿄는 1회

에서 22표(3위, 시카고 낙선), 2회에서 20표(3위)로 낙선, 최종 3회에서 마

드리드(32)를 제치고 리우(66)가 승리했다(리우는 3번째 도전에 성공). 리우

유치위원장은 남미 젊은이들이 빈곤을 탈출해 남미의 다양성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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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2014년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남

미 최초 개최’라는 의의보다는, 오히려 ‘남미’라는 ‘거대 시장’이올림픽

을 계기로열릴것이라는 상업주의적 기대가훨씬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2001년 IOC 총회에서 1회 투표에서 탈락했던 오사카의 2008년 올림

픽 유치 때와 비교해, 도쿄의 유치활동이 정부와 스포츠계의 결속력을

이끌고,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도 물론

있었다. IOC실사단계에서는 치안과 안전, 콤팩트한 대회와 도시정비, 공

공교통 시스템의 효율과 접근권, 그리고 수준 높은 테크놀로지 등은 일

본과 도쿄의 장점으로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5번째 경제대국, 선진사

회로의 진입이라는명료한목표를설정한 브라질은 시장의 영향력이 상

업주의적인 기대감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일본은 낮은 국내 지지

율과 함께 ‘다시 한번도쿄에서·환경올림픽’이라는슬로건과 ‘성숙도시’

라는목표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유치

선정 이후 공개된 IOC평가보고서는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2016년 도쿄올림픽을 향한 5년여의 유치과정이 좌절된 이후 올

림픽유치비용에 대한 검정작업과올림픽건설예정지의 토지처리 등크

게 두 가지 문제가 남게 되었다. 먼저 비용의 규모만으로 볼 때 과거

2008년 올림픽 유치에 좌절했던 오사카市의 유치비용 48억 엔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150억 엔)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표 2>).

도쿄 도의 막대한 유치비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올림픽 실패

를 책임지고 도지사를 사퇴하라는 비판의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시하

라 도지사는 2009년 10월 9일정례기자회견에서 ‘유효하게 사용해서 최

선의 프레젠테이션’을 했기에 ‘괜찮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그동안 도쿄

도가 열심히 고생해 가면서 재정재건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왔으며,

도쿄 도가 본래 보유하고 있는 ‘잉여’의 부분을 유치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그러나 공표액 150억 엔 중에 40억 엔의 민간자금에 기부한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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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쿄 도 실시분 유치위원회 실시분

유치

경비

입후보파일

책정 등

20억

(21억)
계획안 작성 등

19억

(20억)

계획안 재검토,

결정 등

1억

(1억)

국제유치활동
45억

(34억)

해외PR활동,

IOC평가위원회 대응 등

23억

(11억)
프로모션 활동 등

22억

(23억)

계
65억

(55억)
계

42억

(31억)
계

23억

(24억)

유치

경비

운동

유치 기운 고조,

광고 등

84억

(95억)

다른 자치체와의

연대 등

33억

(44억)
전국캠페인 등

51억중

(51억)

보조금

25억(25억)

합 계
149억

(150억)

75억

(75억)

74억(중 도보조금 25억)

(75억)(25억)

* ( )은 당초예정금액(2008년 2월에 발행된 도쿄 도예산안의 개요 에 게재).

출처: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誘致委員会(2010: 317).

<표 2> 올림픽(장애인 포함) 유치추진 활동경비
(2006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단위: 엔)

약 1/4 가량이 도쿄 도 관련단체로 되어 있는 등 경비내역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소수정당인 ‘일본공산당 도쿄 도의회의원단’은

정보공개조례 에 기초해얻은 공문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2009년

10월 26일발표했는데, 도쿄도 직원들의 해외파견이나 국내 이벤트 등

에 들어간 비용항목은 도쿄도의 공비가 100억엔이나 투입되었다고 비

판했다. 도쿄 도가 발표한 내역에 지사본국 부담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하면, 도쿄 도가 공표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약 200억 엔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경비 이외에

도약 50억엔의 세입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유치활동의 지출이 증가

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치안대책’과 ‘사회교육 비용’이 감소했다는

일부의 비판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다음으로츠키지 시장 부지에 ‘올림픽미디어센터’를건설한다는 계획

이많은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도쿄도 내에는 11개소 도쿄도중

앙소매시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츠키지 시장은 수도권 인구에게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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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산물(일본 내 최대), 청과물(도쿄 내 2위), 양계류, 각종 가공류 등을

공급하는 ‘일본의 부엌(日本の台所)’이라 불리는 시장이다. 그런데 1934년

건립되어 시설노후화와석면(asbestos) 검출이라는 문제로 시끄러웠던츠

키지 시장에 대해서 도쿄 도는 임해부도심 도요스(豊洲)로 이전계획(2014

년까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매업 중심인 현재 시장의 재구조화

문제 등이맞물려찬반양론이팽팽하게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전지로설정된 ‘도쿄가스공장’ 철거지인 도요스에서 지하수와 토양의

심각한 오염(벤젠, 시안화합물, 납, 비소 등)이밝혀지면서 이전의찬반의견

은 더욱 거세졌다.

실제로 환경기준 1천 배에 이르는벤젠이 검출되면서 도쿄도는 2007

년 11월 발표에서 뒤늦게 670억 엔 규모의 토양오염대책이라는 수습책

을 내놓기도 했다. 2008년 10월 31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도지사는 임해

부도심 핵심시설들 중의 하나인 도쿄국제전시장 도쿄빅사이트(Tokyo Big

Sight)에 미디어센터를설치하는변경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올림픽유

치 좌절로 계획들도 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약속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결국

2011년 3월 11일 도의회 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1표 차이(민주당 소속 의

원의 이탈)로 이전계획은 가결되어 버렸다.31) 예산은 약 288억 엔, 이전

관련경비는약 21억엔에 이르는 시장 이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심각

한 토양오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畑明郎, 2010).

2009년 10월 일본JOC 다케다 회장과 이시하라 도지사 역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이 동일본대지

진이 일어난 3월 11일에 출마를 선언했던 이시하라 도지사는 2011년 4

31) ‘도쿄 도중앙소매시장 츠키지시장의 이전 재정비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었던 하나와 도모후미(花輪智史)은 민주회파를 이탈한 뒤 무소속으로 이 이

전 계획에 찬성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안은 찬성 63표 대 반대 62표의

1표 차이로 이전계획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築地市場関連予算が成立＝14年

度中の豊洲移転目指す―都議会,” ≪朝日新聞≫, 2011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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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 선거에서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으며 4선에 성공했다. 4 24 통

일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구청장과 구의회에서 자민당이 다시 약진해

민주당은 참패했다. 2011년 6월 17일 ‘제2회 도의회 정례회 지사 소신

표명’에서 ‘진재부흥(震災復興)’을 이념으로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재도

전을표명했다. 더불어 “본래지방세 세수입인법인사업세를 도쿄로부터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인사업세의 ‘잠정조치’가 즉

시철폐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32) 도쿄도 동북부에서 가로질러

도쿄만으로 흘러가는 스미다(隅田) 강과 관련된 도쿄 도심의 구 지역과

관계자 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지방단체, 행정

관계자들 등으로 구성된 ‘스미다가와르네상스협회’를 구성해 제1회 회

의를 2011년 7월 6일에 개최했다. 아마도 2020년 도쿄올림픽유치활동

은 도쿄도의물과녹지라는 에도시대의 도시문화를 미래와 연관시키자

는 ‘스미다가와 르네상스’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33)

5. 저성장시대, 메가이벤트와 대도시권 네트워크의 변화

전후일본 국내에서 개최된참가자 100만명이상 규모의 (도시)이벤트

들은 대략 1947～2006년까지 112건(만국박람회, 올림픽등 포함)이나 된다.

60여 년간 적어도 110건이상 평균 매년 2건에 가까운 수의 대규모 이벤

트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시제(市制)

32) 2009년 10월 10일 히로시마·나가사키(広島 長崎) 두 시장이 2020년 올림픽 유

치구상(‘핵무기 폐기의 상징’)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부산-히로시마-나가사

키-후쿠오카’를 잇는 공동개최의 가능성(大島裕史, 2009)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IOC에 의해 공동개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히로시

마市 단독 개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결국 전면 백지화되기도 했다.

33) 물과 녹지를 연계한 ‘한강르네상스(Blue-Green Network 구축)’(박현찬, 2009)

처럼, ‘스미다가와르네상스’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비판적 거

리두기와 비교연구 협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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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기념해’인 1989년을 정점으로, 참가자수 100만명 이상 대규모

이벤트 수가 전국 각지에서 16군데에 이르렀다. 1986년 12월부터 1991

년 2월까지 4년 3개월(51개월)간 ‘버블경기’가 한창일 때 개최-기획되었

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 호경기와 대규모 이벤트들이 상호 보완하는 구

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일본이벤트산업진흥협회’가 설립되어

‘저팬엑스포제도’를설치한 이후에는 지자체들의 지원과 심사를 통해 국

가가 인정하는 박람회 제도로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버블붕괴 이후 일

본은 많은 이벤트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경제산업성 내

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宮木宗治, 2008).

2000년 이후일본사회는축소사회레토릭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거대

도시권의 재생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 담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세계화 영향 하에서일본의 도시정부들은 인구축소와 경제적 정

체를 경험하면서 ‘도시경쟁력’이야말로 정책 표상의 핵심축이 되고 있

다. 그러나 각 지방의 현실은 내발적 발전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개발주

체가 형성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대책과더불어외국인 이민 등도 수

용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지속적 경제성장의꿈이 붕괴된 포스트

개발 시대임에도, 일본의 도시들은 이제껏힘을 발휘해 왔던 도시재개발

로 다시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도시가 상대적

으로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재개발로 인한 재정파

탄이나 메가이벤트 개최의 부작용이 매우 ‘가시화’되면서 이슈화되는 경

향이 있다. 반면, 도쿄도와 같은 거대도시들은 막대한 재정 규모가 가진

도시의 수용력으로 인해서, 도시재개발을 향한 ‘성장연합’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대항담론의 형성에도 다양한 연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도쿄도는 국가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더정확히는 ‘도쿄도심’의 도시재생이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하라 도정 3기의 정책목표의 핵심이었던 2016년 올림픽

유치활동은 과거의 올림픽과 도시개발의 모델을 통해 이익유도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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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복했다. 그러나 도내와외부 모두에서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에 대

한 폭넓은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정책

적인 공조에일정한 균열을 지닌채, 글로벌한 경쟁에서는 보다넓은 시

장가능성의 상업적 기대가높은 브라질 리우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은 일체감을 일시적으로 양성하고,

동원해가는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대한노스탤지어를 재현이었다고 보는

것이타당할 것이다. 이른바 ‘포스트3·11’ 시대에 진재부흥과 복구가 한

창인 일본의 미래가 과거의 ‘토건국가’로의 경로의존적인 ‘신자유주의’

인지, 아니면 ‘신복지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지반공학회는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도쿄만 연안에서 ‘액상화’가

확인된 면적만 적어도약 42km2로 세계 최대(도쿄돔 900개분, 뉴질랜드지

진 34m2 초과, 고베대지진의 약 4배 이상)라고 발표했다. 향후 30년 이내에

도쿄권에 직하형(直下刑) 지진의 발생확률은 공식적으로 약 70% 이상이

라고 한다. 올해 4월 22일 도쿄 도 정례회에서 이시하라 도지사는 일부

수도기능(증권시장 등)을 분산할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수도의 백업

(backup)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3대도시권(大阪府·愛知県) 지사

들도 공감하고 있다. 현재건설중인 ‘리니어중앙신칸센’(도쿄-나고야권은

40분, 도쿄-오사카권은 67분으로 연결)이완공된다면, 실질적으로일본의 중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권역별연결을더욱가속화시킬것이다. 또한,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한국 김해로 이전시킨 것처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움직임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 대도시

권의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구조뿐만 아니라, 동북아대도시권 네트워

크인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Scott, eds., 2001).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란 신체의 실감이자 커뮤니티에

기반을둔 ‘생활의 장소’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커뮤니티를 살아가는 사

람들이 느끼는 생활에서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정책과 아젠다

가 형성되어야만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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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이벤트 유치 및 개최과정에서 보다 통합적인 도시재생으로 결합되

기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시연구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대가 다각

도로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친환경-문화도시건설을표방한워터프런트

개발계획(한강르네상스)이나 지방도시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한 비교의 관점도 제시해 보았다.

21세기 저성장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도시재생과 메가이벤트

들이 갖는 정치경제적 역동성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다각

도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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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Setback of Tokyo bid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and the Urban Political Economy

Kim, Eun-Hy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etback of Tokyo’s bid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olitical econom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TMG) with policy goal of ‘global city’, it claimed to support the ‘The

Mature city’ to host the Olympic games joining with the urban regeneration. TMG

publicly announced ‘Green·Compact·finance’ as the slogan of the 2016 Olympic

with a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costing one trillion Yen, it was far from

what can promote inclusive urban regeneration. The 2016 hosting activities over-

emphasize the urban competitiveness and Tokyo 23 wards’ gentrification, justified

the urban polarization. TMG repe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rowth coalition’

based on the pork-barrel politics in the previous high-growth era, while the civil

society responded to this with an emphasis on life politics and ‘event coalition’.

On the contrary of the slogan, the 2016 hosting activities and plan exposed some

problems: the pollution and the safety of reclaimed land, the increase of the cost

of equipment, and the excessive official expenditures. Even after the failure in the

2016 Olympic bids, TMG has recently expressed its interest in the bid for the 2020

Olympics by proposing a slogan of ‘Japan’s recovery’ from 3·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This paper tries to speculate how the mega-events would change the

networks of the global city-regions in the fierce competition of cities in the 21st

century.

Keywords: Olympic(host·candidate) cities, global city, growth coalition, event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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